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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많은 상담서비스의 수요를 갖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며 상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 또한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급격한

양적 팽창에 가려져 있던 질적 규제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상담자들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관련 법규의 제정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이제 상담자들은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상담자 행동이 실현되도록 윤리

규정을 개정 보완해야 할 상황에 놓여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정된 상담 관련 법

규들의 관점에서 윤리 규정을 검토해보고, 관련 학회들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윤리규정에 대

한 향후의 개선 방향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윤리 규정의 기반이 되고 있는 수련 모

형 및 전제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그 다음 단계로서 상담 실무 관련 법규와 상담연구 관련

법규를 나누어서 윤리 규정과 비교하였다. 실무윤리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처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그리고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는 생명윤리법과 연구윤리지침에 입각해서 학회의 현

행 윤리 규정을 확인하였다. 논의에서는 이원화된 현행 윤리 규정 체계의 문제점 및 현행법

보다 불완전한 윤리 규정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윤리, 개인정보보호법, 성폭력 처벌법, 생명윤리법, 연구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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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야 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권력 관계

가 존재한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교수와

학생의 관계, 수퍼바이저와 수련생의 관계, 연

구자와 연구대상자와의 관계, 위원회와 평회

원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의 첫 줄은 “한국상담심

리학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라고 되어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가 과연 이를

행동적으로 실현하게 만드는 규범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심리학적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한국 사회

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 이었

다. 1991년 10월 19일 여의도 광장에서 시력장

애를 앓던 20대 남자가 주말을 즐기기 위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훔친 차량을 몰고

전력 질주하여 23명의 사상자를 낸 일이 있었

다(한겨레신문, 2013, 12, 13). 그 사건의 사회

적 파장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1) 필요성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을 불러일으켰고, 1985년에 보

건사회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되어있던

정신보건법을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정

신질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 재입법 추진하

면서 마침내 1995년에 ‘정신보건법’ [법률 제

5133호, 1995. 12. 30., 제정]이 제정되었고, 동

법 제7조에 의해 정신보건전문요원 제도가 만

1) 이 논문에서는 ‘상담’이라는 용어와 ‘치료’라는 용

어를 함께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단어들이 내포

하고 있는 철학이나 기본 입장을 고려하거나 혹

은 고려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단어의 출처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단어를 선택했다. 즉, 해당 단어를 포함

하고 있는 문장의 출처가 원래 ‘치료’라는 단어

를 사용한 경우와, 해외 원문에서 ‘therapy’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치료라고 번역해서 사용

했으며, 나머지 경우는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들어졌다.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필두로 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법과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정신보건법에 더해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

된 것도 이 시기이다. 청소년육성법의 대처법

인 청소년기본법[법률 제4477호, 1991. 12. 31.,

제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동법 제57조에 따

라 청소년상담을 목적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이 설립되었고 1995년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상

담원 자격이 만들어졌다. 2004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119호에 의거해

마침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에 이

르렀다. 90년대 초반에 우리 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남긴 여러 사회적 사건들은 위와 같은

관련법들의 제정을 통해 상담 분야 자체를 급

성장시켰지만, 충분한 제도적 및 정책적 규제

를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상담 분야의 급

격한 양적 팽창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했다.

스스로 자신을 상담자라고 칭하는 수많은 사

람들이 등장했고, 단기 교육 후 상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자격증을 발급하여 이득을

취하는 여러 영리 단체들을 나타났으나,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 상담인

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상담자들이나 기관

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관련법 제정

과 더불어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어온 상담

영역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고 타당한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은 연구 윤리 영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2004년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연

구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도 연

구 윤리에 대한 본격적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연구는 국내 연구이

나 국제학술지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200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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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게재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연구가 우리 사회 전체의 응원

을 받았던 만큼이나, 해당 논문의 조작 사실

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사태를 통해 연구 윤

리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 사회는 연구 윤

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내

학회들이 윤리규정 조차 가지고 있지 않던 상

태였지만 당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해

학술 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대다수 일반인들

도 ‘윤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해당

연구가 정부 예산을 토대로 이루어졌던 만큼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연구재단은 그 후

속조치로서 연구윤리에 관한 여러 지침들을

만들었고 이는 국내 학회들의 윤리규정 제정

으로 이어졌다.

그 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에서는 연

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연구자들 또한 연구윤리 의식

에 있어 상당한 향상이 있기는 했으나, 데이

터 조작,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

복 게재 등 연구자로서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연구 부정행위는 끊임없이 발

생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2015). 그러나 연구

윤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학계 자체에

의해서보다는 정부의 지침이나 법적인 제재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었듯이 그 이후에도 여전

히 학계는 법적인 규제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가령, 법원은 제자의 학위 논문

학술지 등재에 자신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

린 교수의 행위를 학계의 왜곡된 관행으로 판

결했고(국민일보, 2010), 저작권 침해를 수반하

지 아니하더라도 ‘자기 것인 양’ 하는 기만적

요소가 있으면 표절이며 이는 타인의 인격권

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지만(남형두, 2015,

171쪽, 187-188쪽, 277쪽), 법원의 이러한 판결

보다 학계가 더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 영역의 공식적 필요

성이 사회적으로 처음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연구윤리 문제를 통해 윤리의 개념

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후반부터였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전

문적 영역이나 전문가의 윤리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미국심리학회의 경우 1892년에 학회가 만들어

지고 1952년에 첫 번째 버전의 윤리규정이 채

택되어 1953년에 발표된 후 1992년에 현행 방

식의 윤리규정이 발표되었고 2002년에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1946년에 조선심리학회가 만들어졌고 2003년

에 미국심리학회와 독일심리학회의 윤리규정

을 토대로 한국심리학회 윤리규정이 발표되었

고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 또한 2003년에

발표되었다.

아직은 윤리규정의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대학들이 여전히 교과과정에서 윤리를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 의식으로

서의 윤리적 태도가 회원들 혹은 학회 안에서

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다. 2017

년에는 한국임상심리학회에 이어서 한국상담

심리학회도 매년 회원들에게 온라인 윤리교육

을 이수토록 요구하기 시작했으나 대학들이나

상담 수퍼바이저들이 윤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격한 교육을 학생들이나 수련생들에게 부과

하지 않는 한 학회의 규정안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윤리 규정이 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1946년에 만들어진 조선심리학회는 1973년

에 6명에게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하

였고 1974년에 한국심리학회 산하 임상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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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심리 분과회로 개칭하였으며, 마침내 1987년

에 한국심리학회 산하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

학회 발족하여 2017년까지 1급 자격증을 받

은 사람이 1342명, 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

이 4737명에 이르고 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그러나, 윤리규정이 제정된 2003년 이후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

는 상황이어서 2003년 이후 1급 상담심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1092명에, 2급 상담심리사 자

격증 취득자는 3935명에 해당한다. 즉, 1, 2급

자격증 취득자의 80%가 윤리규정이 제정된

2003년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만큼 지

난 15년간 상담심리사의 숫자는 양적으로 엄

청나게 팽창했지만 그 시간 동안 윤리적 논의

는 충분하지 않았다. 2003년 이후 학회 내 윤

리위원회 게시판에 등록된 질문의 숫자는 총

103개에 불과했고, 학회 내 상벌 및 윤리위원

회 게시판에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가

만들어진 것이 2012년이었다. 윤리에 대한 교

육과 논란이 충분히 무르익기도 전에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따라 빠르게 상담

사가 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담사의 윤리 문

제는 이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2003년에 윤리규정을

제정한 이후 2004년에 시행세칙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 연구윤리 부분을 따로 분리하였으며

원 규정은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으로 구분하여

2009년과 2018년의 개정을 거쳤고 시행세칙

또한 2017년에 개정되어 2018년에 시행되었다.

원 윤리규정에서 독립되어 제정된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연구진실성 심사 운영세칙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고, 개정된 세칙은 2017년

부터 시행되었다. 대학원 석사 과정 교과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과목으로 상담윤리 및

법 관련 과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

담 전공 교수들도 동의를 하고 있었고(이숙영,

김창대, 2002), 한국상담심리학회 인준 과목

분류에도 상담윤리가 상담관련 과목에 포함되

어 있었으며(최아롱, 2012), 올해 들어 전국대

학상담센터협의회에서는 대학상담센터 상담윤

리 가이드북을 발간했지만(김인규, 2018), 한국

심리학회 홈페이지의 학술 논문 검색에서 윤

리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한국상담심리학

회 논문 중 상담 윤리에 관한 것은 8편에 불

과했고 실제로 윤리를 대학원 교과목으로 채

택하고 있는 대학은 거의 없었다. 이는 윤리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이 학회 전반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예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심리사 윤

리강령과 연구 윤리 모두를 포함한 한국상담

심리학회의 윤리 규정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재검토되고 재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학의 교육 과정

이 필수적으로 윤리를 포함하도록 하는 노력

과 학생회원들까지 편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윤리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일

이다.

결국에는 연구 조작으로 밝혀진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연구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윤리 관련 법규들이 제정되고 그로 인해 학회

들이나 기관들이 윤리 규정을 가지게 된지 이

제 막 십여 년이 되었고, 최근 들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미투 운동의 여

파로 인해 상담자와 환자 혹은 내담자와의 부

적절한 관계가 이제야 수면위로 부각된 것처

럼, 우리 사회 안에서 윤리에 대한 논쟁은 법

적인 강제 이후에 그 뒤를 따라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 즉, 2004년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년에 연구 윤리 확

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되면서 거의 모든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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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윤리 규정을 갖추게 되었고 기관들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었으

며, 2011년에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는 한국상담심리학회도 상담심리사 윤리

강령 안에서 이 법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성

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에 제정되

었고,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방지조치, 성

매매 예방교육은 2013년부터 어린이집 원생부

터 대학생에 이르는 모든 학생들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및 직원

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으

나,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비로소 실제 현장

의 내담자-상담자 관계 맥락에서 언급되기 시

작했다.

비록 학회의 윤리 규정이 사회적 관심 속에

서 최근 들어 제정된 법규들을 뒤따라가는 양

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러한 법규의 제정

여부와는 별개로, 연구나 상담의 참여에 대한

내담자의 동의, 표절, 내담자 정보의 보호, 상

담관계에 대한 내용은 상담사 윤리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내용이다. 그러

나,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윤리’에 대한 교육

자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은 지금의 현실

에서는 최근 들어 관련 법규들이 제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담사들은 그 법규들의

내용도 해당 윤리 규정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강제성을

수반하는 만큼, 여러 관련 법규들이 속속 제

정되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상담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 법규들을 충분히 숙

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법규들의 근

거를 이루고 있는 윤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

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학회의 윤리 규정들

을 관련 법규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재검토해

보고 국내외 유관 학회들의 관련 규정을 비교

참고하여 향후 윤리 규정의 개선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상담심리

학회 윤리 규정들이 기반 해 있는 기본적인

관점과 주요 개념들 그리고 교육 및 수련 모

형을 국내외 유관 학회들과 비교하여 검토하

였고, 그 다음으로 상담심리사가 알아야할 유

관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이에 대

응되는 학회 내 윤리 규정의 내용과 이에 관

한 타 학회들 규정을 비교하며 향후 윤리 규

정의 어떤 부분이 구체화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학회

의 윤리 규정이 상담사 실무와 연구에 관한

부분을 구분해서 다루고 있으므로 실무와 관

련된 부분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개

인정보보호법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리고 연구

와 관련된 부분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연구윤리법과 관련해서 비교하였다.

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의 구조와 개념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과 국내외 다른

학회들, 예를 들어 한국심리학회나 한국상담

학회 또는 미국심리학회 및 미국상담학회 윤

리 규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실무와 연구에

대한 규정을 각기 독립된 규정으로서 다루고

있는 점이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은

크게 보았을 때 ‘상담심리사 윤리 강령’과 ‘연

구 윤리 규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상

담실무와 직결된 내용은 상담심리사 윤리 강

령에 의해서 다루어지나 연구와 관련된 내용

은 연구윤리 규정에 의해서 다루어지며 각각

은 별개의 위원회가 관할한다. 한국 상담심리

학회의 상담심리사 윤리 강령 안에는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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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학회들의 규정들과 달리 연구 및 출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1950

년대 초반 이후로 윤리 규준을 만들어서 유지

해온 미국심리학회는 심리학자가 과학자, 교

육자, 전문가의 역할을 모두 해야 한다고 보

고 있다. 그래서 미국심리학회 윤리규정에서

는 임상, 상담, 학교 심리학 실무에 더해서,

연구, 출판, 교육, 수련, 사회적 개입, 자문 등

을 모두 다룬다(Breckler, 2005).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윤리 강령은

전문성, 성실성, 사회적 책임, 인간 존중, 다양

성 존중의 원칙을 따르며, 전문가로서의 태도,

사회적 책임,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상담 관계, 정보의 보호 및 관리, 심리

평가, 수련 감독 및 상담자 교육, 윤리 문제

해결 등의 8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있다. 이

에 비해 미국 심리학회 윤리 규정은, 일반원

칙에서 유익성과 무해성, 정의,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추구하며, 나머지 10개

의 영역에서는 윤리적 문제의 해결, 유능성,

상담 관계, 비밀 보장 및 사생활 보호, 광고

및 공적 진술, 기록 보관 및 비용, 교육 및 수

련, 연구 및 출판, 평가, 치료에 대해서 다룬

다. 미국 상담학회는 윤리적 행동의 기본 원

칙을 자율성, 무해성, 유익성, 정의, 충실성,

진실성이라고 보고, 상담관계, 비밀보장과 사

생활 보호, 전문적 책임, 다른 전문가들과의

관계, 평가 및 해석, 지도감독 및 수련과 교육,

연구 및 출판, 원격 상담 및 사회적 매체, 윤

리적 문제의 해결 등의 9가지 부분으로 나누

어서 윤리 규정을 갖추고 있다.

실무에 대한 윤리와 연구에 대한 윤리가 별

개의 규정으로 다루어지고 별개의 위원회에서

관할된다는 점은 각 영역을 더욱 심층적인 전

문성에 입각해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

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둘을 통합시켜서 관

리하는 규정이나 위원회가 없다는 점은 학회

안에서나 상담자 개인 안에서 이 둘 간의 조

화로운 균형을 이루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겪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 전문성과 연구에 관한 전문

성을 모두 요구받기 때문에 상담자들은 실무

자로서의 정체성과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모

두 가져야하며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또

배타적으로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현행 한국

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 체계는 마치 상담자

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둘 중 하나의 정체성

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있다. 학회 전

체를 아우르는 윤리 규정의 틀 안에서 실무

윤리와 연구 윤리가 포괄되고 있는 것이 아니

라 처음부터 두 개의 윤리가 분리되어 존재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윤리

조항은 실무 윤리와 연구 윤리에 모두 포함되

어 있으나 그것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는 점은 공표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각각의

별개 규정들을 보며 그것이 같은 내용에 대한

다른 조항이라는 점은 그저 아는 사람들만 아

는 내용으로 지나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소한 듯 보일지 몰라도 현재의 분

리된 규정 체제가 학회 전체의 통합성을 방해

하고 통합된 정신으로서의 윤리를 상담심리사

들이 가지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드러

내 보여준다. 상담 실무에 관한 윤리이든 연

구에 관한 윤리이든 결국은 한 사람의 상담자

가 모두 갖추어야 할 윤리라는 점이 현행 규

정 체계에서는 간과되어 있다. 또한, 두 가지

윤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학회나 혹은 회원 개인들은 윤리와

관련된 딜레마를 겪게 되거나 윤리적으로 적

절하지 못한 상황을 겪을 경우 외국 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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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처럼 그냥 윤리위원회에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원회를 상대로 별

개의 절차를 진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이외에 미국 학회들과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이 일반 원칙에서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첫째, 한국상담심

리학회와 달리 미국 학회들의 경우 일반 원칙

으로 ‘정의’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다. 상담

심리학 안에서 사회적 정의란 다양한 방식으

로 규정되지만 대부분의 정의들은 자원에 대

한 평등한 배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사

회적 정의는 자원이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하게

배분될 때는 기회와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되

고 평등성을 보장되도록 돕기 위해, 불공정한

관행, 구조, 정치를 영속화시키는 사회 제도,

정치 및 경제 체계, 정부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Fouad, Gerstein, & Toporek, 2006, p. 1).

정의에 관해, 미국상담학회 윤리규정은 개

인을 공정하게 대하고 공정성과 평등성을 조

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고, 2014년에는 상

담자의 핵심적인 직업 가치 중 하나에 사회

정의의 증진을 포함시켰다. 미국상담학회는

사회적 정의란 내담자, 학생, 상담자, 가족 공

동체, 학교, 직장, 정부, 다른 사회적 및 제도

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억압과 부당성을

끝내기 위해 모든 사람들 및 집단의 평등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미국심리

학회 윤리규정은, 심리학자가 행하는 과정들,

절차들, 서비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

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공정성과 정의라

고 보았으며, 심리학자는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편파, 유능성의 경계, 전문성의

한계가 불공정한 심리학 실무로 이끌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미국상담학회 운영위원회는 2017년 사회적

정의와 인권에 관한 세 가지 성명을 승인했다.

이들 성명에서는 기본 인권, 모두를 위한 자

유와 정의, 차별과 괴롭힘의 예방의 세 가지

에 관한 입장을 다루며, 첫째, 모든 사람이 자

신의 성정체성에 부합되는 공중 화장실에 접

근할 권리와 자신의 성정체성에 맞도록 시설

을 변화시키는 권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 미국

상담학회가 연대하며, 둘째, 이민자와 난민 및

모든 종교적 공동체와 미국상담학회는 연대할

것이며, 셋째, 성적소수자의 보호를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괴롭힘, 즉, 언어적, 신체적, 성적,

정서적 및 심리적 괴롭힘 모두에 대한 차별금

지와 예방을 위해 미국상담학회는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발표했다. 세 번째 입장에서 미국

상담학회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유일무

이하며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고 그 누

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권리나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그 어떤 형태

의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든 다른 사람을 강요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회의 모든 성

원들은 내담자, 학생, 가족, 공동체, 학교, 직

장, 정부, 기타 다른 사회적 및 제도적 시스템

들에 영향을 미치는 억압과 부당함을 끝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한 치료의 옹호

를 도울 것이라고 선언했다(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 2017). 미국상담학회 산하에

는 ‘사회적 정의를 위한 상담자들’ 분과가 별

도로 있다.

물론, 한국상담심리학회 규정 또한 윤리강

령의 첫 줄에서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심리적 조

력활동을 통해, 개인이 자기를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라고 언급하며 사회적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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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으로는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신

을 윤리 강령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

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상담자들이 위의

전문을 읽는다고 해서 이 내용이 어떤 방법으

로 상담자들의 현실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존엄성과 가치를 존

중하는 방법과 개인이 자신을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하

기만 할 뿐이다.

정의를 대하는 입장에서 미국상담심리학계

와 한국상담심리학계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

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의에 관한 이러한

극명한 입장 차이는 미국문화의 개인주의적

특성과 한국문화의 집단주의적 특성에 기인하

는 바가 크다.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획일

성이 강하고(김영명, 2011), 위계질서가 강조되

는 권위주의적 사회이어서 올바른 생각을 가

지고 있어도 주변의 사회적 압력이나 문화적

인 분위기 때문에 생각과 달리 행동하는 경향

이 많다(나은영, 1995).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및 집단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므로, 이런 집단주의 사회에 속

한 사람들은 집단 안의 사회적 영향은 불평등

하게 분배되며 일방적인 방식으로 발휘된다고

믿는다(Moscovici, 2010).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사회관계 속에서의 상호의존

적인 존재이며 규범 및 사회적 연대가 개인의

특성보다 더 중요한 행위의 원동력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정의보다 사회적 연대가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고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윤리규정안에서도 사회정의에 관한 소극적 입

장을 띠게 할 수 있다.

사회적 정의에 관한 문제는 비단 학회원들

과 외부인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회 내부

회원들 간의 갈등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회 차원의 계속적

인 논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상담심리사에 대한 교육 및 수련

모형들과 한국상담심리학회의 관점

연구에 관한 윤리와 상담 실무에 관한 윤리

가 별도의 서로 구분된 규정으로서 제정되어

있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의 특징적 구

조는 상담자를 과학자이자 실무자로서 양성시

키고자 하는 상담사 수련 모형과 밀접한 관련

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담심리학을 비

롯해서 전문 심리학(professional psychology) 분야

에서 현재 가장 주요한 교육 및 수련 모형으

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과학자-실무자 모형이

다. 과학자-실무자 모형은, 2차 세계 대전 이

후의 미국이 참전 군인들에 대한 치료를 위해

많은 수의 정신건강 실무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1949년에 열린 Boulder 회의에서 처음

도출되었다(Baker & Benjamin, 2000). 임상심리

학 대학원생의 교육과 수련에 관한 첫 번째

본격적 논의인 Boulder 회의에서는 임상심리

대학원생은 연구의 수행과 전문 심리학 실무

모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고 같은 정도의 유

능성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

졌다(Norcross & Castle, 2013). Boulder회의에서

논의된 것이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교육과 수련이었던 만큼 이 회의에서 결론된

과학자-실무자 모형은 임상심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상담심리학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수련

모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과학자-실무자 모형이 심리학

실무자들을 준비시키는데 충분한 관심을 기울

이지도 않는다는 일부 훈련자들과 실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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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 등장하면서 1973년 심리학 대학원생의

훈련에 관한 Veil 회의에서는 실무자 모형이

등장하였고 이어서 실무자-학자 모형이 등장

하였다(Gimpel & Merrill, 2008, 109쪽). 실무자

모형은 대학원 교육의 주된 초점을 전문적 실

무에 두며, 실무자-학자 모형은 학생들이 실무

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강조하지만 실

무자 모형 프로그램에서보다는 학술적 업적의

창출을 더 많이 강조한다. 과학자-실무자 모형

과 실무자-학자 모형은 각각 Boulder 모형과

Veil모형으로 불리기도 하며 서로 대비되는 관

계에 있는데, 미국의 경우 과학자-실무자 모형

에 입각한 대학원 박사 학위 프로그램이 Ph.D

학위를 수여한다면 실무자-학자 모형에 입각

한 대학원 박사학위 프로그램은 Psy.D 학위를

수여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담 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

요가 급증하면서 대학들은 이에 부응해서 상

담에 관한 다양한 학위 과정들을 만들었고 상

담심리학자의 교육에 관해 실무자 모형 혹은

실무자-학자 모형인 것으로 보이는 교과과정

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한국상담심리

학회의 윤리규정은 처음에는 연구윤리와 상담

사 윤리가 하나로 통합되어있었고 현재는 분

리되어 있으나 왜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상세한 배경 설명이 없다. 따

라서, 그러한 변화 과정이 학회가 가지고 있

는 수련 모형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일반

회원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약, 윤리

규정과 관련된 그러한 변화 추이에 대해서 미

리 알고 있지 못한 회원들의 경우라면 학회에

서는 처음부터 두 개의 분리된 윤리규정을 가

지고 있었던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인간사회에는 때로는 안정적이고 때로는 유

동적이고, 때로는 보편적이고 때로는 상대적

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한 특정한 사회에서 통

하는 어떤 행동의 규범이 일종의 전통, 풍습,

관습으로서 막연하게나마 존재하며, 개인의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관습이 있다. 그것에 비

추어 옳고 그른 행동을 판단하고 그러한 판

단에 따라 행동을 실천에 옮기며, 그에 맞는

행동을 우리는 ‘윤리적’이라고 한다(박이문,

2007).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학회 홈페이지

를 통해 두 개의 규정이 별개의 규정으로서

존재하고 각각 별개의 위원회가 이를 관할하

고 있음을 단순히 드러내고 있을 뿐인 현재의

윤리 규정 체제는 윤리란 통합된 하나의 규범

의식이며 이러한 규범은 마땅히 수련 모형의

방향성에 기반 해 있어야 함을 부인한다. 즉,

상담자로서 어떠한 수련을 받는 것이 타당한

가 하는 합의된 방향이 있을 때 그에 따른 행

동 실천 모형인 윤리 규정이 수반되는 것인데,

현재의 이원화된 윤리 규정 체계는 합의된 수

련 방향 없이 산발적인 행동 실천 사항을 요

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도 별개

규정과 별개 위원회의 존재를 통해 실무자를

위한 윤리 규정과 연구자를 위한 윤리 규정

을 그저 구분해놓고 있는데서 그치기보다는

학회가 수련 모형과 관련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학회가 규정

하는 상담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상담 실무 관련 윤리 규정들과

관련 법규들 간의 관계

상담관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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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상담에 대한 우리 사회 안에서의 수요가 짧

은 시간 안에 급증하면서 상담자와 내담자간

의 성적인 관계는 이제 학회 안을 벗어나서

일반 대중들도 크게 관심을 갖는 문제로 부각

되기에 이르렀다(임주환, 2016). 2018년 한 검

사의 검찰청 내부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폭로

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BBC,

2018, 1, 31; 연합뉴스, 2018, 2, 26) 이제 사회

의 전 분야로 번지면서 정신과 의사와 환자

간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폭로가 등장하

기에 이르렀다(동아일보, 2018, 3, 27). 환자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사의 요구를 거부하

기 힘들었다”고 했다(한겨레신문, 2018, 3, 28).

상담가와 내담자의 성적 관계 문제가 공론화

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자신을 정신분석가

라고 칭하는 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성폭력

을 행사한 것에 대해 내담자들이 형사 고소를

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한겨레신문, 2016, 3, 14). 피해자들은

정신분석가를 준강간,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

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고소했다.

심리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비윤리적인 성적

관계는 미국의 경우 점점 더 많은 주가 범죄

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이를 중범죄로

보는 주도 많다(Pope, 2001). 이를 중범죄로 보

는 주들은 심리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성적

착취와 관련된 형법 조항을 따로 가지고 있다.

Pope(2001)에 따르면, 각 주들이 상담자와 내담

자간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 적법성 여부에 관

심을 갖는 이유는 심리상담을 받는 사람이 상

담자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들

의 직업적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상담자의 성적

착취 행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10258호, 2010.4.15., 제정]에 의해서 법적인 문

제를 제기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 처벌법)은 계속

개정되었는데[법률 제15156호, 2017.12.12., 일

부개정],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02

호, 1994.1.5., 제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이

제정되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

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상, 미성년자 등

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이 상담자에 의해 모두 가능할 수 있는데,

위의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명시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성폭행으로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강간죄로 해당 정

신분석가를 고소할 수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해당

정신분석가를 준강간죄로 고소했다(한겨레신

문, 2018, 3, 28).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

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의미하며, 한국 형법은 피

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

었음을 입증해야만 준강간죄로 처벌한다. 위

사건의 피해자들은 공황발작, 자살충동, 대인

공포증 등을 겪었지만 해당 피해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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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었다면 중대한 처벌을 받았을 문제의

정신분석가는 1심에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2심

에서는 무죄 처분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대법

원 상고여부는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행 법 안에서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전이 현상

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밖에는 성적

착취를 한 상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성적 착취

가 더 이상 법적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

는 관련법 제정을 위한 범사회적 공감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단체와 기관들을 모두

설득하는 상담심리학계의 적극적 노력이 반드

시 필요하다. 관련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으

로 한국상담심리학회는 먼저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성적 행동과 관련하여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수준으로

보완해야할 것이며,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토

론회나 학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이와 관련된

해외 법규 등을 국내에 소개하는 등 상담자의

성적 착취에 관한 문제의식을 범사회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적극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

다.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상담심리사

는 내담자 및 내담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

요한 타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

롱 또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되며, 성적 관계를 해서도 안 되고, 이전에

연애 관계 또는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며, 내담자와

의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 적어도 3년 동

안은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하

며 그 후에라도 가능하면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는 갖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기

간에 대해 한국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2016)

와 미국심리학회는 2년(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1992), 미국상담학회는 5년으

로 규정하고 있다(ACA, 2014). 기간에 관해 가

장 강력한 규정을 갖고 있는 미국상담학회는

성관계에 대한 규정을 대면관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관계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심리사 윤리규정에서는 성적 접

촉이나 성관계는 안 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 사항에 대한 예시가 없다. 상담관계를

종료한 후 3년이 지난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

서는 가능하면 이전 내담자와는 성관계를 가

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을 뿐 이에 관한 구

체적인 세부 내용이 없다.

가령 미국심리학회의 경우 상담관계 종료

후 최소한 2년의 기간을 시간적 간격을 요구

하고 있으며 2년이 경과한 후라고 하여도 그

이후가 착취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윤리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취의 요소가 없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해서는, 상담이 종료된 이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당시 치료의 성격, 기간, 강도, 종료

당시의 분위기, 내담자의 개인적인 과거사, 내

담자의 현재 정신적 상태, 내담자에 대한 부

정적 영향의 가능성, 치료 과정에서 치료자가

치료 후의 성적 혹은 낭만적 관계 가능성을

암시하며 한 모든 말 등의 견지에서 모두 고

려가 필요하다(APA, 1992). 미국상담학회는 이

부분에 관해 가장 강력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서, 상담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했다고 하더

라도 상담관계가 아닌 로맨틱한 혹은 성적인

관계를 시작하려면 그 상호작용 또는 관계가

착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의 여부와 그 관

계가 전 내담자에게 여전히 해가 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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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 문서화된

형태로 입증을 해야만 한다(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 2014).

심리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한국상담심리 학회의

전체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중 80%가 윤리규

정이 제정된 2003년 이후 자격을 취득할 정도

로 상담자의 숫자도 덩달아 엄청난 양적 팽창

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내담자와의 성

관계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상담에서 발생하는 전이 현상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학회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성적

착취에 관한 학회의 규제가 회원들 사이에서

중요한 윤리적 입장으로 견지되게 되고 이러

한 태도가 누적이 되면 그때는 상담자의 성적

부적절 행위에 관한 법률 제정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2011년 공포

되었고[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이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다[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법률 제10465호 2조 정의에 따르면, 개인정

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의 일반 정보, 소득, 재산상황, 신용, 부채 등

의 경제 정보, 학력, 성적, 병역, 직업, 자격

등의 사회 정보,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

접속 IP, 로그(log) 등의 통신 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

강, 성생활정보 등의 민감 정보 등이 모두 개

인정보의 예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컴퓨터로 처리되는 DB 형태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신청서 서식 등 종이 문서에 수기로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한다. 따

라서, 상담신청서 등을 비롯하여 상담 분야에

서 다루어지는 상당수의 자료는 개인정보 보

호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 제3 자 제공 시에

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개인)의 동의를 받아

야 하고, 처리목적 달성 시에는 지체 없이 파

기하여야 하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

려는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동의

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의 4가지 사항

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

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5조 가항 (1)호에서

“상담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관리에 있어 개

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항 (2)호에서 “상담심리사는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

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을 시키자면 상담 과

정에서 얻어지는 자료의 보관과 파기, 그리고

제 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문제로 나뉘어서

다루어질 수 있다. 먼저 자료의 보관에 관해

서, 상담 과정에서는 여러 형태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고 이들은 보관의 대상이 된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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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신청서에 기록되는 내용에는 여러 종류의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담의 내용

은 건강 범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

다. 상담심리사 윤리 강령 5조 나항 (5)호에서

는 이 정보들의 보관에 관해서, “상담심리사는

면접기록, 심리검사자료, 편지, 녹음 파일, 동

영상, 기타 기록 등 상담과 관련된 기록들이

내담자를 위해 보존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상

담기록의 안전과 비밀보호에 책임을 진다”고

만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심리학회 윤리규정

은 이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심리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데이터

베이스나 기록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고 이들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에 서비스 수혜자가 동

의하지 않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면, 심리

학자는 개인 식별 정보의 유입을 피하기 위해

서 암호화나 다른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16).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에서는 자료

의 보관에 관한 보다 구체화된 규정이 필요하

다. 가령 사례 발표를 위해서 내담자 개인정

보 파일을 온라인으로 입력해서 휴대용 저장

장치에 들고 나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서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

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

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상담사 윤리 강령에는 자료의

보유 기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에 관해서는, 슈퍼비전을 받는 상황, 사례

발표회에서 발표를 하는 상황, 기타 여러 목

적으로 다른 상담자에게 내담자에 관해 의사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개사례 발표회의 경우

내담자 자료가 동시에 다수에게 전달되는 것

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의 보호와 자료의 파기

가 더욱 중요하다.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에는 마지막 경우인 다

른 상담자에게 내담자에 관해 의사소통을 하

는 상황에 대한 내담자 동의 부분이 다루어지

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어떤 내용을 제3

자에게 공개할 것인지에 관해서 내담자에게

정확히 밝히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우

에 따라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다른 상담자에

게 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담 과정에서 나눈 이야기 중

어떠한 것을 다른 상담자에게 공개할 것인지

에 관해서 내담자에게 명확히 밝히고 이 내용

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

은 내용에 관해서는 다른 상담자에게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윤리 규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연구 윤리 규정들과

관련 법규들 간의 관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

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을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

바지하고자 법률 7150호로 2004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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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법이 제정된 가장 큰

이유는 1997년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면서 동

물 복제가 인간 복제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었다. 생명윤리법 제정을 통해 생

식 세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생명윤리법

의 전부 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이 인간 대상

연구 전체로 확대되었는데, 이후 개정된 생명

윤리법은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

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

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

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

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며,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법률 제11250호, 2012. 2. 1. 전부개정][시행

2013. 2. 2]. 생명윤리법은 이후 계속해서 개정

되어왔지만 상담심리 분야와 관련될 수 있는

법 개정은 인간 대상 연구 전체로 생명윤리가

확대된 2012년 법 개정 부분이다.

인간 대상 연구는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

에 근거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

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여기

서 말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에는,

첫째,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

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둘째,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의 행동

관찰이나 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얻는

연구 혹은 그 밖에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를

접촉하고 조사 및 관찰 등을 수행하는 연구,

셋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

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연구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는 않

지만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넷째,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로서 실험적 연구와 조사 등을

통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복합적으로 수

행되거나 관찰 연구가 포함된 연구 등 앞서의

연구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가

포함된다. 따라서, 상담심리학을 포함한 심리

학 관련 연구들 및 사회과학 연구 전반이 생

명윤리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하며, 생명윤리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생명윤리법 상 인간 대상연구를 하고자 하

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류

와 함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

회”)에 심의를 신청하는데 연구계획서에는 연

구의 목적, 연구 배경(선행연구 포함), 연구대

상자 선정, 예상 수, 산출 근거, 모집 및 동의

과정 등에 관한 사항, 연구 내용 및 방법, 조

사 도구(해당하는 경우) 등 연구로 인해 수집

되는 자료 및 정보 등 관찰 항목에 관한 사항,

연구로 인한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 보상

등에 대한 사항, 연구대상자 안전대책 및 개

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평가 기준 및

방법, 자료 분석 등 통계적 측면에 관한 사항,

연구 수행 장소 및 연구 참여기간, 연구자(연

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기관위원회 또는 공용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상담심리학회 연구윤리규정에서는 제7

조 기관의 승인에 관해, 기관의 승인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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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는 연구 수행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고 명시

하고 있는데, 이 조항만 읽고는 상담연구자들

은 자신들의 연구가 기관 승인이 요구되는 연

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관해

생명윤리법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라고 할지

라도 각 기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 내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연구대상자 및 공공

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면제를 확인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면제를 받으려면, 연구계획서를

해당 기관의 기관위원회 또는 공용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수의 상담

관련 연구들이 생명윤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연구자들도 있음을 감안하

여 연구윤리규정 제7조는 보다 구체적이 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기관위원회가 없는 기

관에 근무를 하거나 독립적 실무를 하고 있음

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관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규정은 미국상담학회 규정

이다. 미국상담학회는 상담자가 독립 연구를

시행하고 있어서 기관위원회 심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구의 계획, 설계,

시행, 보고 등에 관한 검토와 관련된 윤리 원

칙들과 법규들을 기관위원회 심사를 받는 경

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상담학회의 이러한 규

정은 한국상담심리학회 또한 참고할만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7조 중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고’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대학들이 연구

윤리에 대한 교과과정을 충실히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확한 정

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회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간 대상 연구의 동의에 관해서도

한국상담심리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법 제16조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의 동의에 관해서도 동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3

조 제1호의 아동, 즉 18세 미만의 사람은 법

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데, 생명윤리법에서는 동의의 내용에 연구대

상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기밀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해놓았지만 학

회의 연구윤리 규정에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정보의 종류와 기밀

성에 대한 내용은 생명윤리법 뿐만 아니라 개

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

정]과도 관련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

어서 보다 세심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을 모두 준수하

려면 대상자에게 정확히 어떤 정보를 요구하

는지 미리 알려서 이에 동의할 경우 정보를

얻어야 하며, 이렇게 해서 얻어진 정보가 어

떻게 보관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한

다.

상담심리관련 연구를 하는 경우 연구자들이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제18조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조항과 제19조 기록의 유지와 정

보의 공개에 관한 조항이다. 생명윤리법에 따

르면, 연구를 통해 얻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

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

보를 2차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

는, 1차 수집의 주체가 다른 연구를 하려는

경우 새로 수행하려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며, 1차

수집의 주체가 아닌 연구자가 하려는 경우 1

차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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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19조

에 따르면 연구가 종료된 경우는 관련 기록물

들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

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

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많은 연구자

들이 한번 연구 자료를 획득하면 그것이 마치

연구자의 영구적인 사유재산인양 혼동하는데

응답자들의 정보가 포함된 이상 그 자료의 주

체는 응답자이기 때문에 응답자나 기관에 의

해 사전에 허락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

며 정해진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해야하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06년에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연구 논문

이 사이언스지에서 게재 취소되고(Kennedy,

2006), 연구비 지원 및 관리가 쟁점화 되면서,

정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

다[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2007.2.8., 제정].

그러나 2007년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포

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연

구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연구윤리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할 때 실질적

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교육

부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

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

침을 개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

호, 2011. 6. 2. 일부 개정][교육과학기술부 훈

령 제260호, 2012. 8. 1., 일부 개정][교육부훈

령 제39호, 2014.3.20., 타법폐지][교육부훈령

제60호, 2014. 3. 24., 제정][교육부훈령 제153

호, 2015.11.3., 일부개정] (한국연구재단, 2015).

여러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며, 교육과학

기술부 훈령 제218호에서는 자신의 연구 결과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시효를 폐지했고, 조사위원회의

외부 조사위원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

였다. 교육부훈령 제153호에서는 사용하는 주

요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내렸고, 연

구부정행위의 정의 등 관련 용어를 다양화하

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구체화하였으며,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

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도

록 하여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향상시켰고,

연구 부정행위 검증결과는 해당 연구자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고

(안 제18조),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

학 등 연구기관의 자체 조치 의무 규정을 신

설하여 개별 대학의 책무성 강화(안 제26조)를

확보하였다.

훈령 제153호의 내용은 다른 법규들과도 밀

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제5조 연구

자의 역할과 책임 조항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연구대상자의 개

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사실에 기초한 정

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전문 지식을 사

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

지,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

자의 업적 인정․존중,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

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 명시,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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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보호는 개인정보법 및 생명윤리법과

관련이 되어 있고,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은 생명윤리법과 관련을

가지며,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

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것은 저작권법 및

헌법의 일반인격권과 관련되어 있다. 제5조의

내용들은 다른 법규들과 중복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훈령 제153호의 전체

조항들이 기반 해 있는 원칙들을 다루고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그런

만큼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이 원칙들에 대

해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훈령 제153호는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

위에 관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

시,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

고하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

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변조

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

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

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중복게

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

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중복게재의 대표적인

유형은 데이터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한 논문에서 5개의 데이터를 제시

하고, 다른 논문에서 그중 3개를 또 다시 결

과로 제시하는 것이다(황은성 등, 2014). 상담

심리 연구자가 한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소논문을 작성하

고자 하는 경우 원자료가 어떤 것이었으며 그

중 어떤 것들을 발췌해서 사용했다는 점을 각

각의 논문 모두에 명확히 밝혀야만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훈령 제153호는 표절에 관해, 일반적 지식

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

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

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

는 행위라고 보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

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

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

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

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

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

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

국상담심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8조에서는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

녀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

다고 보고,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

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

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고 보았고, 논문의 분석 자료

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 문제와 연구

결과가 다를 경우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만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

다고 보았다.

표절에 관한 훈령 제153호 제12조와 학회

규정 제18호에서 중요한 점은 표절의 기준을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하지 않는다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이디어도 보호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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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며 간행이냐 미간행이냐의 여부가 의

사결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공간(公刊)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은 공간된 아이

디어를 도용하는 것보다 더 비난가능성이 높

으며 표절에 해당한다(남형두, 2009). 남형두

(2009)에 따르면 오히려 공간되지 않은 아이디

어를 도용하는 것은 일종의 완전범죄를 노리

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고 보았다.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

의 저작물 혹은 독창적 아이디어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기 것인 양 부당하게 사용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남형두, 2015, 233쪽),

저작권 침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더라도 표절

행위로 인하여 표절 당한 자에게 돌려져야 할

명성, 평판, 신용 등 명예가 표절행위자에게

돌려짐으로서 결과적으로 표절당한 자가 얻어

야 할 명예를 잃게 되므로 이른바 소극적 명

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남형두, 2015, 187-

188쪽). 명예훼손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윤리 규정 시행 세칙들과

관련 법규들 간의 관계

민법이나 형법에는 실체법인 이들 법들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

계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있듯이, 윤

리 규정 또한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시행 세칙

을 갖추고 있다. 현재 한국상담심리 학회의

시행 세칙들 중 주목할 부분은 상담심리사 윤

리강령의 경우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와 제5조 제소 건 처리 절차 조항들이다. 미

국상담학회의 경우 위원회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조항들이 있으

나 한국상담심리학회의 경우 이에 관한 관련

조항들이 없다. 따라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는 윤리 위원 선정의 공정성 유지가 윤리위원

회의 몫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는 제소인 혹

은 문제제기를 당하는 피소인의 몫이 되며 만

일 제소인이 판단하기에 위원 선정이 공정하

지 않다고 여겨지면 관건이 되는 윤리적 문제

와는 별개의 심리적 부담을 안고 위원회에 문

제제기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답변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어도 달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처리 절차가 없다.

또한, 상담심리사 강령 제5조에서는 학회의

절차 진행이 전자 우편으로 가능하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미국심리학회의 경우 보안을 이

유로 윤리적 문제에 관한한 전자 우편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윤리위원회 웹사이트에는

관련된 전자 우편 주소가 없고, 미국상담학회

의 경우는 시작은 전자 우편으로 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지만 나머지 절차는 우편으로 하도

록 되어 있다. 민감정보를 전자 우편으로 처

리하고 전자 우편으로 전송된 민감정보가 전

자 우편 계정 안에 남아 있는 것은 해킹 등의

문제가 있어서 국제 학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정

보의 경우 목적과 보관기간이 명확히 동의된

상태에서의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역시 약속

된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윤리적 쟁점과 관련된 전자 우편 소통에 관해

서는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

하다.

논 의

독일의 법철학자인 Georg Jellinek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으로서 규정하며 윤리와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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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Jellinek, 1908). 즉, 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에

서 요구되는 윤리적 행위의 최소한의 수준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윤리적 행동이란 단

순히 법을 따르는 것 이상의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윤리는 변화하는 시대의 법 정신 그

이상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그런 까닭에

학회의 윤리 규정은 사회 변화에 맞춰서 새롭

게 제정되고 개정되는 법이 강제하고 있는 행

동들 이상의 정신과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역시 늘 변화해야한다. 법과 윤리 모두는 사

회적 규범으로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장치이지만, 법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원칙이고, 윤리적 행위란

모든 사람이 따라야만 하는 행위적 규범이기

때문이다(박이문, 2007). 따라서, 윤리는 적어

도 법에 규정된 것은 반영해야 한다.

법과 윤리의 관계에 관해 한국상담심리학회

에서는 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 바가 없지

만, 한국심리학회나 미국심리학회 혹은 미국

상담학회의 경우 앞서 언급한 관점을 윤리 규

정상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심리학회는 윤리

규정 제２장 윤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침 제

4조(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에서 현행법

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전자가 우선적

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즉, 현행법이 윤리

규정보다 엄격한 수준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

다면 현행법이 윤리 규정보다 우선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심리학자는 윤리규

정을 따라야 한다. 미국심리학회 또한 학회의

윤리 규정이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더 엄

격한 행동 강령을 확립하고 있지만 심리학자

는 반드시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따

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APA, 2016). 미국상담

학회는 상담자 윤리와 관련하여, 상담자는 내

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증진시키는 결정을 내

리기 위해서 내담자와 협력해야 하며 이는 윤

리적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선택과 상황의

맥락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

았는데, 윤리적 기준이나 원칙들에 대한 위반

이 반드시 법적 위반에 해당해야만 한다고 보

지 않았다(ACA, 2014). 이는 상담자는 늘 법이

강제하는 그 이상의 수준에서 매 순간 모든

상황이 정말로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증진

시키는 것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그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이 내리는

것이 진정한 윤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고 있

음을 의미한다. 즉, 법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

아도 윤리적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미국상담학회의 관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인 도덕 행

동이 윤리적 인식을 만들고 이러한 윤리적 인

식에 기반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대학 교육과 학회의 규정이 교육 및 수련과정

을 통해 윤리적인 상담심리사가 탄생될 수 있

도록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협력하고 있

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실정법에 의한 강제 규

범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에 관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회의 규정들이 개정되어가고 있

는 편에 가깝다. 즉,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이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극한

의 학교 폭력 상황들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

책에 관한 법률로 이어지면서 정신보건 전문

요원과 전문상담교사가 탄생했고 이러한 전문

전문직 종사자의 탄생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

신 또한 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며 자칭 타칭 상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증가시켰고, 인간배

아 줄기세포 복제 연구 조작 사태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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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강화 움직임은 연구자들과 현장 실

무자들의 윤리적인 행동 여부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만들어내며 학회 내 윤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이어졌다.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

는 미투운동의 여파는 상담 영역으로도 확산

이 되어 이제 수면 아래에 있던 상담자들과

내담자들의 성적 관계는 일반 대중의 공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결국은 학회 내부에서

의 적극적인 논의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

라기보다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그 반대인

경향이 있다.

‘나’ 보다는 ‘우리’가 강조되고 조밀한 인간

관계 네트워크에 의해서 회원들 서로가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감안

한다면 어찌 보면 법적인 강제에 의하지 않고

학회 내부에서 먼저 강력한 윤리적 행동 지침

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무

엇이 옳고 그른가 보다는 무엇이 더 동조적인

행동인가에 대한 결정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므로 늦은 감은

있지만 학회를 뛰어넘는 법적인 규제의 움직

임을 학회 내부의 강력한 윤리 규정 제정 및

개정의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현실

적인 대처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 규정들이 관련을

가질 수 있는 법들을 검토해보고 이 법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

리 규정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역으

로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윤리와 법의 관계를

검토했다. 그 결과로서, 현행 윤리 규정 조항

들이 관련 법 보다 미비한 부분을 정리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 표 1이다.

상담심리 실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법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았

고, 상담심리 연구와 관련해서는 생명윤리법,

연구윤리법을 살펴보았다. 표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던 점은 관련법에

비해 학회의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점

이었다. 학회의 많은 규정들은 해외 학회의

규정들을 그대로 번안해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해외의 경우 대학에서 이미 윤리에 관한 교육

을 시작하기 때문에 규정에 등장하는 용어들

이 낯설지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대다수의 대학들이 이러한 교육을

교과과정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이 학회의 규정만 보아서는 윤리

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

라서, 법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 예시 및 조항들이 한국상담심리

학회의 윤리규정에서는 보완이 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 규정과

관련 법규들을 비교하면서 보다 더 확연하게

드러난 점은 교육 및 수련에 관해 한국상담심

리학회가 어떠한 교육 및 수련 모형을 채택하

고 있는가에 대한 모호성이었다. 상담 실무를

위한 윤리규정과 상담연구를 위한 윤리규정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의 역할과 실

무자의 역할은 한 상담자 내부에서 항상 조화

되어야 하는 두 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마치

상담자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양쪽 모두이든

어느 한쪽이든 선택 가능한 역할처럼 보여진

다. 과학자-실무자 모형, 과학자-학자 모형, 실

무자 모형 중 어떤 모형이 학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모형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언

이 없다면 이 분야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실무 윤리와 연구 윤리를 통

합시킨 전체 규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각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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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 관련 법률의 내용 보완되어야 할 내용

4조 나. (1) 상담심리사는 내담자 및 내담자의 보호자, 친

척 또는 중요한 타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2) 상담심리사는 내담자 및 내담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과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3) 상담심리사는 이전에 연애 관계 또는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상담심리사는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 적어도 3년 동

안은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그 후에라

도 가능하면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는 갖지 않는다.

(상담관계 종결 후 3년이 지난 후 그 관계가 착취적인 관

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담이 종료되고 일정한 햇수가 흘렀다고 하더

라도 로맨틱한 관계를 시작하려면 그 관계가 내

담자에게 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할 것

5조 가. (1) 상담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관리에 있어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한다.

(5) 상담심리사는 면접기록, 심리검사자료, 편지, 녹음 파

일, 동영상, 기타 기록 등 상담과 관련된 기록들이 내담자

를 위해 보존된다는 것을 상담기록의 안전과 비밀보호에

책임을 진다

(윤리규정에는 자료의 보관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고, 3자

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부분이 아예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내담자 개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나 기록 시스

템에 저장하는 경우 개인 식별 정보가 이에 포

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암호화 기술을 포

함할 것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내담자

개인 정보를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옮기거나

이메일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전송하지

않도록 할 것

다른 상담자에게 내담자에 관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어떤 내용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구체적인 공개 범위를 밝히고 서면

동의를 받을 것

7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

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동연구에 대한 법적 대리인 동의에 관해서 동의 내용

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기밀성에

관한 사항이 생명윤리법에서는 명시되어있지만 학회규정

에는 없고, 연구를 통해 얻은 개인 정보를 2차적으로 이용

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대한 조항이 학회 규정

에는 없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을 제시할 것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동의 절차에 대해서

생명윤리법을 준수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야할 것

인간데이터를 사용하는 연구에서 얻은 개인정보

를 2차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안내할 것

보관기관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도록 할 것

18조 (표절) ①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②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의 아

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표절로 간주

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표절은 저작권과 인격권 모두에 의해서 접근되

는 문제임을 명시할 것

저작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는 표절 행위, 공간되

지 않은 아이디어의 도용에 관한 표절 행위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

표 1.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 규정과 관련 법률의 내용 그리고 보완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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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항들을 정교화시켜서 다루는 것이 향

후의 윤리 규정 보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이 된다. 과학을 완전히 배제한 실무

혹은 실무를 완전히 배제한 과학이란 결국 인

간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에 있어서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는데 현행 시스템에서는 회원들

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이러한 결정이 내려

질 수 있고 과학과 실무가 서로 연계성을 가

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쪽의 정체성만을

배타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만들어내는 잠재적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서로 일관된 생각을 담고 있기에 하

나의 윤리 규정에 관한 다양한 적용 예로서

다루어지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조항들이 현

행 체계 안에서는 각각 상담심리사 윤리규정

과 연구윤리규정으로 분리되어 다루어짐으로

서 마치 서로 상관없는 조항처럼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상담심리사 윤리 강

령 1조 가항 ‘상담심리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오도되었을 때

에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혹은 ‘상담심

리사는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성

별 정체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연구 윤리 규정 제6조 1항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

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와 2항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

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항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

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

세를 가져야 한다’와 상당히 일관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비중에서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상담 실무를

하면서도 과학자로서의 태도를 견지하고 상담

연구를 하면서도 상담의 현장을 고려하는 것

이다. 과학자의 관점과 상담실무자의 관점은

서로가 배타적인 관점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

력 관계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윤

리강령과 연구윤리강령은 서로 통합시키는 것

이 상담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만, 실무와 연구를 하나의 윤리강령

안에 통합은 시키되 각각에 대한 운영세칙은

별도로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

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분리된 두 개의 윤리

위원회가 분리된 규정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

이 아니라 하나의 윤리강령에 기반한 하나의

윤리위원회가 존재하게 되고 그 하위 조직으

로서 연구 윤리 분야와 상담 실무 윤리 분야

를 나누어서 관리하고 시행세칙만 구분하는

것인데, 상담자의 통합적 정체성은 유지하면

서도 세부적 전문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단지 규정으로만 존재하고 단지 몇

편의 교육으로만 존재하는 윤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어떠한 교육 수

련 모형을 취할 것인지 어떠한 가치들을 학회

의 실질적인 가치로 채택할 것인지에 관해서

학생 회원들을 포함해서 전체 회원들이 자유

롭게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학회 차원에서 충분히 제공할 필요

가 있다. 미국상담학회의 경우 윤리적 이슈

들에 관해 회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윤리 대회(ACA

graduate student ethics competition)를 개최한다

(ACA, 2018). 이 대회는 가능할 수 있는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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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나리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윤리적

딜레마에 반응할 수 있는 적절한 윤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석․박사 과정 학생

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미국

상담학회와 미국 심리학회는 윤리에 관한 여

러 건의 웨비나(webinar) 혹은 중요 자료들을

학회 웹사이트에 업로드 시켜 놓았고, 이러한

자료들은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

고 학회의 회보에는 매달 윤리 칼럼이 게재되

며 매년 윤리 보고서가 학회를 통해 공개된다.

자신 내부의 신념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확

신한다고 해서 법과 윤리를 위반하고도 법적

처벌이나 윤리적 규탄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

한다면 그것은 법과, 윤리 및 도덕 세 가지

다른 영역을 혼동한 결과에 불과하다(박이문,

2007). 이는 윤리적 쟁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회의 위원회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여서 윤리 위원회 또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 한 설명을 받

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추천을 해야 하

며 위원회가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는 반

드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 해야 한다.

상담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부적절한 상

담자의 문제 행동 모두가 급증하는 현재의 상

황은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아직

길지 않은 윤리 규정 제정 역사를 감안할 때

수많은 보완점에 대한 추가적이고 계속적인

논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어떤 형태

의 논의이든 학회 차원에서 윤리에 관한 본격

적인 논의를 자유롭게 열어나가며 운영위원회

주도의 윤리 규정이 아니라 모든 회원들에 의

한 윤리 규정으로서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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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Principles for Counseling Psychologists, Code of Conduct,

and Related Laws, and the Future Prospect in South Korea

Sung-Wo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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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wing need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has increased the number of counselors, but quality

standards have been largely neglected. As most ethical principles for counseling psychologists in Korea are

based on legal regulations, these ethical principles and codes of conduct were explored from a legal

perspective. First, the training models and general ethical principles of counseling psychologists from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KCP) were compared with principles from other Korean

associations and other countries. Then, related laws were explored to identify insufficiencies in the KCP ’s

ethical principles and code of conduct. These related laws concerned practitioner ethics and scientist ethics.

For practitioner ethics, the code of conduct related to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and privacy laws

was examined. For scientist ethics, the code of conduct related to the bioethics and research ethics laws

was reviewed. Finally, future directions for developing ethical principles are discussed.

Key words : ethical principles, privacy law,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bioethics, research ethics


